
환경부, 환경표지제품 외면
1992년부터 실시한 환경표지제품 구매실적 가장 저조

환경부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1992년부터 공공기관의 환경표지 표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으

나 정작 환경부의 구매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동선(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하기관의

2001년 환경표지 표시제품의 구매비율은 72.2%에 불과해 48개 정부기관 가운데 23위에 그쳤다.

환경부와 산하기관은 2001년 3억4000만원 상당의 환경표지 표시제품을 구매해야 했으나 실제 구매액은 2억5

만원에 불과했다.

환경부에서 환경표지 표시제품의 구매실적이 가장 저조한 곳은 전주지방환경청으로 대상제품의 구매비율이

40.5%에 불과했다.

한편, 환경표지 표시제품의 구매실적이 가장 우수한 정부기관은 외교부와 여성부, 기상청, 특허청, 식품의약

품안전청, 철도청, 국회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으로 대상제품의 구매비율 100%를 달성했다.

그러나 48개 정부기관의 총 구매액(3130억원) 대비 환경표지 표시제품 구매액(870억원)은 27.8%에 그쳤다.

환경부는 환경표지 표시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2년부터 공공기관이 표시제품을 우선적

으로 구매해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구매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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